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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문제 제기

노동조합교육(trade union education)이란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주로 노동

조합이 자체적으로 (또는 노조에 호의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실

시하는 교육으로서, 주로 노동조합 활동을 돕고 노조 지도자 육성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실시한다(김민호, 1994: 13; Oh & Park, 2012: 265). 나아

가 국외에서는 노동교육이 주로 협의로 통용되어 바로 노동조합교육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김정일, 1997a: 16~17; Dwyer, 1977: 187~191; Kwon, 2011: 524~ 

525).

즉 주요 노동교육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에서는 노동교

육이 공통적으로 노동조합교육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권양이, 2010: 29~ 

33; Whitehouse, 1977: 145~148). 그리고 노동조합교육은 노동조합이 조직을 

강화하고 조합원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학습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Schmidman, 1990: 297~300). 또한 평생학습이 경영자 주도에서 근로자(학습

자) 주도적으로 변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노동조합교육의 중요

성은 앞으로도 과소평가될 수 없다(Forrester & Payne, 2000: 160~166). 나아가 

노동조합교육은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동조합 조직 및 근로자 

권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

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Cooper, 2006: 27~30; Shelley, 2005: 9~12). 특히 최근 

대두되는 노사 파트너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의 문제는 바로 노동조합교육의 

교육 목적(학습 내용) 확대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Perrett & Lucio, 2008: 

624~628).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이 국제기구의 이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법

제가 수립되었지만, 그 핵심 영역인 노동교육 법제는 과거 직업교육 관련 법령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Kwon, 2011: 526~527). 그리고 

1980년대 노사관계 안정화가 시급해지면서 노사관계교육 관련 법제화가 이루

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자 및 정부 주도의 노동교육 외에, 노동조합교육(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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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주도하는 학습자 중심의 노동교육)은 법제화에서 특히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Oh & Twohig, 2010: 2753~2754).  

앞으로는 평생학습이 교육 실시자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 대상자

인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의 평생학습권 

보장이 노동교육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오정록⋅신범석, 2008: 

249~250). 그러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자 주도의 노동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의 모든 영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것이 근로자의 평생학습권 보장 측면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Oh & Twohig, 2010: 2754~2756).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노동교육 법제화는 주로 경영자와 정부 

주도의 노동교육,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 나아가 인적자원개발의 영역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노동교육의 내용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이나 직업능력개

발인 경우에 초점을 두어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정부와 경영자의 

논리에 따라 법제화가 이루어져 온 반면에 교육의 수요자이자 학습자인 근로자

가 주체가 되는 노동교육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

다(김민호 외, 2002a: 32).

다시 말하면 근로자 주도의 노동교육(특히 노동조합교육)은 법제화의 대상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근로자 스스로 교육 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주적인 노동교육이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오정록․신범석, 

2008: 249~250). 이는 헌법에서 요청하는 입법의 방향을 노동교육 법제가 제대

로 실현하고 구체화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나아가 근로자의 평생학습 기회가 

제한되어 교육 혜택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처럼 한국 노동

교육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을 통해 근로자 주도 노동교육의 법제화,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Oh & Park, 

2012: 267~268). 즉, 노동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가 아직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교육 전체의 법제상 지위 확보와도 관련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즉, 노동교육이 법제상 명확히 그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에서 소외되어 온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 노동조합교육도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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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법제화 추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노동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서 노동조합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즉, 노동조합교육의 제도화가 노동조합이 

매개가 되어 근로자들의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노동조

합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제의 분석 및 개정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노동조합교육의 의의와 법제화 필요성을 근로자 

평생학습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제II장). 또한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다(제III장). 

이를 토대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제IV

장).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제V장). 

Ⅱ.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필요성

1. 근로자 평생학습권의 실질적 보장: 학습(교육)을 위한 평생교

육기관(노동조합)의 확대

우선적으로,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은 평생학습 기회를 보다 효과적

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Oh & 

Park, 2012: 267~268). 즉,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평생교

육 기회가 제공되어 왔지만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하다. 그러므로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을 보다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과 노동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

한 상항이다(권두승, 1999: 75~78).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1)에 나타나 있듯이,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성인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1) 평생교육법은 종전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한준상, 1999: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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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히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를 통해 지원되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희수․조순옥, 2005: 24). 또한 이는 평생교육이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활성

화하려는 취지에서 등장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며, 즉 헌법

상 평생교육 진흥조항 역시 학교의 교육 독점에서 벗어나 사회가 교육을 담당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이종만, 1997: 28∼29). 즉,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

해서는 노동조합교육을 법제화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노

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은 근로자의 생활 공간에서 장소적․심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Oh & Park, 2012: 268).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교육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노동조합교육

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노동조합교육

에 있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행

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교육이 정부나 

경영자 주도의 노동교육보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

성이 크기 때문이다(김정일, 1997b: 44). 예컨대,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동교육

에 대한 정부와 경영자의 재정 지원이 일반화되어 있다(노광표, 2000: 67; 

Findlay & Warhurst, 2011: 115~116).2)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

등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규정하는 평생교육법 제4조 제1항의 ‘교육의 기회균

등’이라는 이념과 부합하여 교육평등권 보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복지국가 및 

문화국가의 원리 실현과도 관련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28). 즉, 이러한 이

념은 근로자 평생학습권의 보장을 위한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며 생애의 상당 기간을 보내는 많은 국민들은 평생교

육의 기회를 일터에서 노동교육을 통해 제공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수의 

2) 다만, 국외 특히 서구의 경우 오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조직으로 인정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짧은 노동조합 역사, 낮은 조직률 등으로 
인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점이 외국에 비해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희석시

킨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전국 단위의 노동조
합이 노사발전재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에 대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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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영자(기업) 주도의 노동교육보다는 근로자(노동조

합) 주도의 노동교육을 통해 그 기회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평생교육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구현 및 노동조합교육의 위상 

격상

이와 같이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은 우선적으로는 근로자의 평생학

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고(Kwon, 2011: 530), 이를 위해 노동

조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교육기회의 균등으로 대표되는 평생

교육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를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평생교육(노동교육) 영역에서의 민주화

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평생교육

과 평생학습 활동은 인간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동

안 인간은 그들 스스로 만든 학교 교육이라는 ‘사회적 발명품’에 의해 오히려 

인간 본연의 학습권과 학습 주도 능력을 억눌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은 이런 ‘에듀파시즘(edufascism)’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 주는 실천적 

학습의 대안이 될 수 있다(한준상, 1999: 201).

그러므로 여기서 노동조합 주도의 노동교육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학습자인 

근로자 주도의 교육이 더욱 인정되고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평생교육

(노동교육) 영역에서 민주화가 보다 널리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할 것이다. 또

한 노동조합교육은 조합원(나아가 비조합원)들을 노동조합 활동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 내의 민주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노광

표, 2000: 61). 그리고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있던 근로자교육에 

대한 결정권이 노동조합교육 법제화를 통해서 근로자의 이해와 권리를 더불어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김주섭, 2002: 78). 

만일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의 틀에서 벗어나 단순히 국가 노동정책에 의한 통

제 대상이 된다면 근로자 상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지식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김민호, 1995: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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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생교육법 제4조 제2항에서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평생교육은 자

발성 및 자기주도성을 그 이념으로 한다. 본질적으로 근로자(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동교육은 보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그 기초로 하므로 평생교육

의 이러한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될 수 있다(Shelley, 2005: 19~23). 특히 근로

자의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

화는 근로자의 학습 소모임 등의 형태로 실현되는 노동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이다(노광표, 2000: 63; Cooper, 2006: 39~41). 나아가 동법 제6조에서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평생교육

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학습자의 요구 고려의 측면에서도 교육 실시 주체

와 교육 대상자의 동일성이 크다는 점에서(교육인적자원부, 2000: 29) 노동조

합교육은 노동교육의 민주화에 있어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는 노동조합교육을 국제적인 위상에 부합하도

록 격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교육 중에서도 

노동조합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세계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평생교육의 영

역이다(권양이, 2010: 29~33; 김정일, 1997b: 40).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동

조합교육도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오고 있다(Findlay & Warhurst, 2011: 115~ 

116). 이처럼 세계 각국의 노동조합교육은 국가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

침되고 있다. 영국과 북유럽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미 2백만 

여 명의 근로자교육을 국가 지원으로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노동조합교육을 법

률로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고, 이를 연방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결국 1980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계속교육 차원에서 노동조합교

육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김정일, 1997b: 41).

그리고 노동조합교육은 ILO의 노동교육분과(Workers’ Education Branch)에

서 주요 테마로 다루어지고 있는 등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교육을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김정일, 1997b: 40). 게다가 유급학습

휴가에 관한 ILO 협약에는 학습휴가의 대상으로 노동조합교육을 명시하고 있

기도 하다. 이는 주요한 교육 형태로 국제적으로 노동교육이 인정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김민호 외, 2002b: 76; 노광표, 2000: 66).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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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노동조합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국의 평

생교육 법제가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

적으로 한국 노동조합교육의 위상이 약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는 헌법상의 정당화 근거를 가지고 있으

며 동시에 헌법상의 요청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평생학습권과 교육평등권 등의 기본권과 복지국가 및 문화국가의 원리 등 

기본원리는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핵심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권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조건정비청구권의 ‘교육 조건’의 ‘물적 조건’ 중에서 특히 교육을 받을 ‘장

소적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한다. 나아가 이는 학습 과정을 근로자

(및 일반시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 목적’(학습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아직 임의규정이며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지만, 노동조합에게는 다른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와 같

이 평생교육법상 경비보조(동법 제16조) 및 행정지도(동법 제17조) 등을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노동조합교육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평생교육(사회교육) 진

흥 의무에 따라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을 제도

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생교육제도가 노동조합교육에 적용될 수 있

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김민호 외, 2002a: 139~140). 여기서 기존 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조합교육이 사회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위상을 확립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3)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조합

3) 노동교육, 특히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유는 근로자 측, 학계, 실무계
의 인식 및 관심 부족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동정책적 측면이 함께 작용했다. 즉, 국가의 
노동교육 통제구조는 차별적 노동교육 정책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조합 주도의 노동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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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이 노동교육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교육기본법

이나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교육이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영역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때 문제가 있다(노광표, 2000: 62~63).

1. 교육기본법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노동조합교육(노동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

시하지 않고 다만 제10조에서 협의의 평생교육 영역인 사회교육에 대해서만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1조에서는 특히 광의의 노동교육에 포함되는 직업교육

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

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교

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교육기본법에 누락된 것은 직업교육을 포함한 다른 평

생교육(노동교육) 영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4) 

노동조합교육이 교육기본법상 법제화에서 소외된 것은 특히 직업교육의 경

우 과거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법제화된 것에 대비된다.5) 직업교육

이 물론 중요한 평생교육(노동교육) 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이는 노동조합교육

과의 위상 전도라고 할 수 있다(이준성, 1998: 361). 이는 또한 다음 절에서 보

는 것처럼 평생교육법상에서도 노동조합교육이 실질적으로 동법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노동운동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노동(조합)교육의 제도화에 부정적이었
다고 할 수 있다(김민호, 1995: 120~123). 

4) 즉, 교육기본법은 제3장에서 남녀평등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과학⋅기술교육 
등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5) 이는 산업인력 양성과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된다. 
나아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학습권을 전 생
애에 걸쳐 보장하고, 일과 학습을 통합함으로써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인 취업자들에게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직업교육 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박호근, 2000: 17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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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법

가.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1) 평생교육 개념에 노동조합교육의 포섭 가능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며, 법적용의 범위는 

교육기본법 및 구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과 동일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24). 즉, 평생교육의 일종으로서의 노동조합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의 제2조 제1호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뜻하는 용어로 쓰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교육 역시 학교교육을 제

외한 조직적인 교육 활동의 일종이므로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평생

교육의 범위에 일단 포섭된다고 할 수 있다(김민호 외, 2002a: 140~141).

이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이 학문적으로도 그 영역으로 가정교육, 사회

교육(협의의 평생교육), 학교교육을 총괄하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

습 수행과 교육의 선택적 자유를 통한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6)  

2) 평생교육법상의 노동조합교육 적용 배제 문제

그러나 평생교육법의 적용 대상에서 노동조합교육이 실제적으로는 배제되고 

있다. 평생교육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려면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노동조합(또는 그 시설)이 포섭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런데 노동조합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 평생교육기관(시설, 법

인, 단체)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는 규정

이 없으며, 나아가 다른 법령7)에도 규정이 없어 인정을 받을 수 없다.8) 이는 

6) 평생교육과 유사한 개념은 사회교육, 성인교육, 계속교육, 생애교육 등이 있다(이주헌, 2001: 
204~206). 노동교육(노동조합교육)은 이 모든 개념들과 관계되는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7) 여기서 다른 법령이란 예컨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될 것이다(교육인적자
원부, 2000: 23). 또한 참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서 규정된 ‘근로자단체 또
는 그 연합체’에 노동조합이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면, 동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및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의 규정 적용을 통해 노동조합이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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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5장(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부터 제

38조까지), 예컨대 사내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

설 등의 규정은 노동조합교육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

다(김민호 외, 2002a: 141).

여기서 특히 시민교육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

견이 받아들여져 법제화되기에 이른다. 즉, 교육부 제2차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제26조(현행법 제36조)에 평생교육기관의 하나로 시민사회단체가 명시된 것이

다(박호근, 2000: 185). 이외에도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까지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노동교육(평생교육)의 주요 

영역인 노동조합교육이 법제화에서 배제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노동

조합이 근로자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민호 외, 2002a: 142; 최선주, 

2006: 131). 예를 들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입법 취

지가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한 양성화 필요성

이 제기”로 되어 있는데(교육인적자원부, 2000: 135),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

시설의 법제화 역시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

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 교

육의 정치적 중립성 측면의 문제 때문에,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구성한 이익

단체에 준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설치자)으로 부적합하지 않

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

설이 인정된 것과 달리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입법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 볼 수도 있다(노일경, 2002: 210). 즉, 현행 

평생교육법은 또한 제4조 제3항에서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

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평생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직업능력개발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참고로 현행 평생교육법의 최초 시안인 평생학습법(안) 제2조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
교육 실시자’의 정의에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동조합교육이 법제상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교육부, 199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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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노동3권에 기초하는 것이며, 정당한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또는 

평생교육단체의 자격요건으로서 필요한 중립성은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Oh 

& Park, 2012: 267). 왜냐하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 또는 조직 강화를 위한 

교육이 노동조합교육 측면에서 실시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정치적․개인적 편

견의 선전’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2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지만, 만일 노동조합이 부속적인 정치활동 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노동조

합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나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을 제한

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교육에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정

이처럼 노동조합교육이 평생교육법의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평생교육법상의 제도 중에서 특히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규정된 것

들은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교육에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김민호 외, 

2002a: 14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및 제2장(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

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 진흥을 적극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9) 즉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학습자에 대한 공공학습비 지원, 기타 평생교육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34~36).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설 외에는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조합교육의 경우 동법 제16조 

9) 이에 해당되는 것들로 주요한 것들로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
조 및 지원), 및 제17조(지도 및 지원)의 규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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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7조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된다.10) 

이것은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평생교육법상 인정되

지 않기 때문이다(이희수․조순옥, 2005: 32).11)

2) 평생교육사 관련 규정(평생교육법 제4장)

동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사와 관련하여 특히 제26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인적 지원을 통해 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 노동조합 부설 시설)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사가 노동조합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Ⅳ.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의 전제는 교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 영역)으로 노동조합(및 노동조합교육)이 명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일, 1997b: 43; Oh & Park, 2012: 267~268).12) 만일 노동조합교육과 

10) 참고로 현행 평생교육법의 최초 시안인 평생학습법(안) 제22조는 평생교육기관을 규정하
고 있었지만 역시 노동조합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었다. 다만, 동조 제3호 및 동법 제23
조에서 ‘일반평생교육기관’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인
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교육부, 1998: 71~72).

11) 그런데, 현행 평생교육법은 선언적 규정 위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평생교육
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적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록 노동조합교육이 평생교
육법상에 그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는 문제가 있다(김민호 외, 2002a: 144~145).
12) 다만, 아래에서 고찰할 노동조합교육의 법제상 지위 확보를 위한 방법들이 실현되더라도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자체의 법적 위상이 높아져야만 한다. 즉, 평
생교육 관련 법체계는 그 자체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단지 사회교육 관련 법규 중 하나로서
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평생교육의 이념 및 법률 명칭 등에 있
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평생교육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체계화가 필요
하다. 즉 평생교육법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교육 모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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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될 수 있는 규정들13)이 일부 있다는 이유로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

교육은 평생교육의 다른 분야에 비해 제도화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김정일, 

1997b: 44). 즉, 노동조합교육 참여가 평생학습의 일종으로, 노동조합이 평생교

육기관의 일종으로 법제상의 위상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최선주, 2006: 131).

여기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된 평생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고찰하

는 근본적인 취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의 조직 내지 

근로자의 권리 강화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

의 노동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Oh & Twohig, 2010: 2756~ 

2757).  

1. 노동조합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 명문화: 노동조합 부설 평

생교육시설의 인정(평생교육법 제5장)

현행 법제의 틀 안에서 노동교육을 법제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

는 방법은 우선 노동조합교육이 평생교육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

는 것이다(Oh & Park, 2012: 267~268). 즉, 2007년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평생교육법에 노동조합이 부설 교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물적 지원(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적 지원(평생교육

사 배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 방법은 아래처럼 평생교육법상 별도의 규

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는 것이다.14)

즉, 그 인정 대상은 일정 기준 이상의 노동조합(단위노조, 전국단위 연합체, 

전국적인 노조의 지부 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 규모는 동법 시

행령 제35조의 사업장 부설(종업원 100인 이상) 및 제36조의 시민단체 부설(회

원수 300인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민

육법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이종만, 2003: 217~219).
13) 예컨대 교육기본법 제10조, 평생교육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의 경우
이다.

14) 이외에도 평생교육법 외의 법령,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

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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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외, 2002a: 143). 또한 이 경우 제36조의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보다는 별도 조항(예컨대 제36조의 2)으로 신설하는 

것이 노동조합교육의 위상 확립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 대상

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 및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호 외, 2002a: 143~144). 나아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일반

시민 대상으로만 가능하나, 노동조합 부설의 경우는 노동조합교육의 성격상 소

속 조합원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포함

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주, 2006: 131). 즉, 시민단체는 그 목적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 가

능하지만 노동조합은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

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및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입법에 반

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 부설 평생교육시

설을 이용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관련된 교육에는 조합원 자격으로, 그 외의 교

육에는 일반시민 자격으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조합교육을 평생교육 영역으로 명문화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노동조합교육(혹은 노동교육)

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교

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5)

가. 교육기본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교육이 교육기본법상 그 영역을 명확히 인정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0조의 사회교육 또는 제21조의 직업교육처럼 별도의 

규정을 통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제21조의2(또는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노동조합교육(또는 노동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실시 등)를 부과하는 것이다.16) 

15) 물론 기타의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신규 법률(예컨대 가칭 노동교육기본법 등) 제정을 통
해 노동조합교육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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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교육법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심으로 규정하여 구 사회교육법 시

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영역(필드)을 결여하고 있다.17)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은 직업교육, 노동조합교육,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교육의 주요 영역을 규정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또한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법은 현행의 시설 규율 중심에서 주체 

중심의 규율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이희수․조순옥, 2005: 31).

현행 평생교육법은 노동조합교육의 영역 역시 그 규율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체(또는 영역) 중심의 규율로의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이 평생교육

의 주체로 인정되거나 노동조합교육 자체가 평생교육의 영역으로서 규정되어

야 할 것이다. 즉, 구 사회교육법처럼 평생교육의 영역을 규정하고,18) 그 영역

의 하나로서 노동조합교육(또는 노동교육)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19)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노동조합교육,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

교육 전반을 포섭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생교육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1997b: 44; 이희수․조순옥, 2005: 33).20) 

16) 하지만 만일 교육기본법상의 규정이 선언적․상징적 위상 부여에만 그친다면 노동조합교
육(노동교육) 명문화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17) 또한 구 사회교육법의 문제점으로 노동교육 관련 법적 조항 미비로 사회 전반의 평생교
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다(권두승, 1999: 68).

18) 사회교육법의 평생교육법으로의 전면 개정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영역 규정 상실은 법 체
계적 손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희수⋅조순옥, 2005: 37).

19) 구 사회교육법 체제하에서 노동조합교육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기타 학교교육외
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법률상 노동조합교육(또는 
노동교육)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0) 참고적으로 제5공화국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관련 개정 시 문교부의 제출 문서에는 
평생교육에 노동교육(성인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권두승, 1999: 66). 또한 노동조합교
육의 법제화 이후에도 그 교육의 재원, 대상, 내용 등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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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요약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에서 검토한 노동교육 법제 발전 방향으로서의 노동조합교육의 법제

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필요성은 근로

자 평생학습권의 실질적 보장, 즉 학습(교육)을 위한 평생교육기관(노동조합)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관련 법제인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은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직접 적용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 따

라서 교육기본법 또는 평생교육법이 노동조합교육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조

합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거나, 직접 노동조합교육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

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제안되었던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은 노동조

합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률

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시도는 노동교육 법제의 핵심 문

제이며 노동계와 정부, 경영자 측의 입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앞으로도 첨예하

게 대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2년 회기를 시작한 19대 국회에서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법제화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평생교육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것인지, 즉 근로

자의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요청에 더욱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 되기 위해 현

행 평생교육법에 있어 어떠한 보완이 요망되는지에 대해 향후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오정록․신범석, 2008: 248).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노동교육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교육 법제화에 관한 향후 연구에 있어, 논의의 출발점 모

색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검토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는 근로자 개인의 평

생학습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

럼 노동조합교육을 입법론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노동 실무의 

발전을 위한 향후 노동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좀 더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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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것이다. 앞으로 노사발전재단 등의 기구를 통해서도 노동조합교육 법

제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근로자의 학습권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는 법

적․제도적 장치가 신중히 모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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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Trade Union Education

Jeong Rok Oh

Trade union education is important in the filed of labor studies in that 
it can be an effective method of enhancing employe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this context, the legislation on trade union education 
can be examined as the first step toward developing the legal system 
for worker-initiated workers’ education.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n trade union education lies in establishing additional educational 
facilities in order to secure labor workers’ right to pursue lifelong learning. 
In other words, trade union education can improve workers’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for their own development in the workpla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Lifelong 
Education Act cannot be applied to trade union education direc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either to allow trade unions to have 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or to make specific provisions in order for 
trade union education to be covered by the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Keywords : trade union education, legislation, trade union-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the right to lifelong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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